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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사례

(1)	B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판정 도출

율촌은 B사를 대리해, 자신의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이하 ‘F사’)를 설립 및 운영하면서 겸업 및 이해상충 행위

를 한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직원은 재심 과정에서, ▲ F사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 겸업 및 이해상충 행위는 단순히 동

생을 도와준 것일 뿐이어서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 징계양정도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

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 F사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거래 내역, F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정황, 관련 사업에 F

사를 추천하고 F사의 사무실 임대를 알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직원이 F사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면

서 각종 이해상충행위를 행하였음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한편, ▲ 직원의 직위나 경력,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

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 번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

니다.

본건은 직원의 겸업 및 이해상충 행위에 대해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만이 존재할 뿐이어서 비위행위에 관한 구

체적인 증명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율촌은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 사이의 논리적 인과성을 꼼꼼하

게 증명하여, 초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본건은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더

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송연창 변호사이광선 변호사 김동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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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사례

(2)	A사 대리해 전임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승소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

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원고는 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재와 더불어, ② 회사가 다른 임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

급하였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하고 있는 점, ③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또는 해당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② 타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불입 사례를 모두 분석하여 그것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세세히 논증하였으며, ③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법인세 손금 등 인정 목적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원

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

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가 임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거나 일부 이에 부응하는 듯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점

만으로는 곧바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상 주주총

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박재우 변호사 송연창 변호사 곽민지 변호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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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사 대리해 해고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송의 성공적 종결 도출

율촌은 C사(이하 ‘피고’)를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이하 ‘원고’)와의 소 취하 및 퇴사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경영상 사정으로 담당 직책이 폐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경영상 이유나 기타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 이전에 원고와의 퇴사 협상을 시

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율촌은 우선 고객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입증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면밀한 법률 분석을 진행하였습

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발견되지 않은 원고의 비위행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능한 민형사 조치를 검토하고 여러 협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협상 시도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

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파악하여, 직접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밀착적으로 소통하며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제

시하였고, 성공적으로 신속한 소 취하 및 퇴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고객에게 다소 불리한 사실관계 하에서도 고객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원만한 인사 운영을 이끌

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율촌은 특히 다국적 기업 임직원과의 퇴사 합의에 대한 다수의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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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hku23039/ku-jahyeong.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hyeonjungchoi22074/choi-hyeonj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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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사례

(4)	A기관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율촌은 A기관을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

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약 28년간 근속한 직원으로, 검사기간 중 수검자에게 식사 및 음주 접대를 요구하여 향응을 제

공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본건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청구하였음에

도 A기관이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없이 ‘재심 불가’ 통보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

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A기관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본건 

근로자의 징계 재심청구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

니다. 또한 ‘재심 불가’ 결정은 원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이뤄졌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

정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A기관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

며,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징계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였음에도, A기관의 규정 체계, 재

심절차를 둔 취지, 관련 법리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주장을 구성함으로써,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목
차

구자형 변호사이광선 변호사 이영진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hku23039/ku-jahyeong.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kslee23038/lee-kwangsu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yjlee24052/lee-youngj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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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3. 선고 2024구합6184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A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A협동조합은 2003년부터 2020년경까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타워크레인 임대사들로부터 위임받아 교섭대표 자격으로 참가인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

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은 건설업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2. 28. 참가인 조합의 C지역본부 산업 D지부(이하 ‘D지부’)를 사업자단체로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 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는 점 등

을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교섭거부’).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참가인 조합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교섭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 최

신
판

례
3

. 노
동

칼
럼

4
. 동

정
목

차
1

. 업
무

사
례

2.	판결 요지

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된 참가인 조합에 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

회도 D지부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평가하였는바,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 제2조 제4

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

장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참가인 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서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그 설립이 취소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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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ⅰ) 참가인 조합은 전국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ⅱ) 

참가인 조합의 타워크레인분과와 지역본부 산하 타워크레인지부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원고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임대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ⅲ) 원고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2003년경부터 2022년까지 참가인 조합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 왔고, 원고 또한 참가인 조

합의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여 직접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③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소극적 요건은 노동조합의 주체성 및 

자주성이 없는 경우를 확인·부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

적으로 자주성과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이

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법상 노

동조합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 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되

었거나, 사용자와의 통모·합의로 인해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④	 참가인 조합의 구성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

므로, D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중단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참가인 조

합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지위와 노동조합의 지위를 함께 인정하는 것이 헌법 제

1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11조 제2항의 사회적 특수계급은 과거의 봉건적 신분

제도나 신분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참가인 조합에 두 지위를 함께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적 특

수계급을 창설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로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등 당사자적격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정)

대상판결은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참

조)면서, 원고가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

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이 이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의무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

동조합법 제30조 및 제81조에 근거한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인정되고 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

위는 노동조합의 교섭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교섭력을 저하시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https://vo.la/L4HGZ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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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섭을 요구한 단체가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도, 확정된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단체

교섭의 수립이 만연히 지연되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부인되는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이 무효에 불과할 뿐이며, 이러

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지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원고 대표이사 E는 과거에도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원고에게는 참가인 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이 원고

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는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2024. 7. 1. 무렵 모두 퇴직하였으므로,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는 시점에는 교섭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3

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3. 7. 1.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고가 교섭

을 거부한 당시에는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재직 중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단체교섭에 성실

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다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의 

행위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거래조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경쟁의 예외가 인

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한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만,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는 공정거래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누38440 판결 등). 대상판결은 이러한 판례

와 같은 취지로 참가인 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을 한 사례입니다.

한편, 노동계는 ‘노동조합은 사업자단체가 아니다’라는 점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22

대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도 노동조

합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입법안의 진행 경과와 그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5누7411호로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https://vo.la/MVJj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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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

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417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A회사가 운영하는 B제철소의 협력사(이하 ‘참여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입니다. 피고는 참여회

사가 출연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생활원조, 복지포인트 지

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원고들은 참여회사를 통해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A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지위가 참여회사의 직원인지 A회사의 

직원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거부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지급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 지급유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권리남용, 신청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피고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으나, 

참여회사들이 기금 설립 이전까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자녀 장학금과 복지포인트

를 직접 지급해 왔고, 기금 설립 이후에는 그 지급 주체가 피고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규정들이 변경되거나 삭제된 사실이 있다.  

   
②	 피고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참여회사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그 급

부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며, 근로자들은 참여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자

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등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피고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및 피고 정관의 취지에 반한다.

   
③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 전환을 통해 참여회사의 급부 의무를 대행하는 법적 지위에 있고, 사업 구

조와 운영 경과에 비추어 피고의 지급 의무가 단지 시혜적 성격만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또한, 피고는 참여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급부를 실행하고 있으며, 피고 설립 당시 이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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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제3자를 위한 계

약상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지급 시행세칙이나 내부 이사회 결정에 근거해 지급을 유보

하는 내부 결정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이상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

치지 못한다.

   
⑤	 원고들과 참여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은 동일하게 피고 정관에서 수혜 대상으로 정한 참여회사의 근로자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고, 이 사건 지급거부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다. 본

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참여회사 근로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11

조의 평등권 보장 원칙 및 피고 정관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⑥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거부행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고, 위 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

분이 확정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항소심까지 지

급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지급거부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손해는 위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 귀속이 확정된 경우,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

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등).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적용하여 (ⅰ) 참여회사들이 기존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기금을 통해 근로

자들에게 복지급부를 하도록 전환한 점, (ⅱ) 기금은 사용자 측 급부의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실체라는 점에서 원고 근로자

들이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수익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근로자공동복지기금법인이 자

의적으로 수혜대상에서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판례가 

드문 상황에서 대법원이 확립해 온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안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

니다. 대상판결은 양 당사자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https://vo.la/xJx1Cx


15/69

Vol.15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2 최신판례

(3)	사업장 화재 이후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695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은 금속산업 및 관련 분야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근로자 원고들(이하 ‘근로자 원고들’)은 참가인 A회사의 근로자로서 모두 원고 노조 구미지

부 A회사 지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인 A회사는 편광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참가인 A회사의 모회사인 C회사는 참가인 B회사

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참가인 A회사와 참가인 B회사는 모두 C회사의 완전자회사였습니다. 참가인 A회사

는 2022. 10. 4. 발생한 화재로 공장 건물과 생산설비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이에 따라 2022. 11. 28.부

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2022. 12. 13.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를 하여 같은 날 해산 등기를 마쳤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산’).

이후 A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 원고들에게 2023. 2. 2. 자로 ‘화재로 인한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통상해고)’를 사유로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이에 원고들은 위 해고가 (ⅰ)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

당해고라거나 (ⅱ)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면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ⅲ)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데 참가인 B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해고가 노조에 대한 혐오에서 기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

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원고들은 참가인 A회사와 B 회사를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활동단위’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

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이 밀접한 관계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활동 

단위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정리해고 주장은 이유 없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참가인들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설립 시기(참가인 A회사는 200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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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참가인 B회사는 1999. 11. 5. 설립), 설립 경위,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자본금이 모두 다르다. 또한 일

본 국적의 임원 외에 한국 국적의 대표이사나 임원도 서로 다르다.

   
②	 참가인들이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A회사가 편광필름 재단, 검품 등 후공정을 주로 담

당한 반면 참가인 B회사는 필름원단 제조공정인 전공정과 후공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등, 수행 업무의 종

류나 성질, 수행 방식, 주거래처가 다르고, 거래처별 요구 사양의 차이로 인해 구체적 업무 내용도 상이하였

다.

   
③	 참가인들은 근로자 채용, 해고,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도 단일한 의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특히 참가인 A회사에는 이 사건 지회가 있었던 반면, 참가인 B회사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바, 단일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참가인들과 통일적으로 교섭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④	 참가인들은 서로 다른 인적·물적 조직을 갖고 있었다. 참가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서로 다르며, 근로자들

의 소속이 불명확하거나 유기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참가인들은 그 주소 및 주 생산

공장이 각각 다른 시에 위치하여 있다.  

   
⑤	 참가인들 간 회계, 재무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C회사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높다거나, 참가인 A회사의 

해산 후 참가인 B회사가 (기존 A회사의 거래처였던) E디스플레이에 편광필름을 납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

으로는 참가인들 간 회계, 재무가 독립성 없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정) 

대상판결은 통상해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해산은 노동조합의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가

인 A회사가 종래 영위하던 사업 부문 일체를 종료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위장폐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가인 B회사가 참가인 A회사로부터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업양도로 평가할 수도 없어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①	 (폐업의 동기) (ⅰ) 주 거래처인 □□디스플레이는 2010년대 중반부터 LCD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2017년경부터 LCD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OLED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 실시, LCD 부문 인력의 OLED 전환배치 등을 진행하며 LCD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

소하였다. (ⅱ) 2012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초래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매출이 약 3,394억 

원으로, 2012년 대비 약 31%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ⅲ) 참가인 A회사는 이미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쳤고, 2019년 기준 536명이던 근로자 수가 2020년에는 약 90명으로 줄어들었다. (ⅳ) 한편 참가인 

A회사는 구미시에 위치한 제조공장을 주된 생산시설로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여 

사실상 생산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ⅴ) 피고는 화재 이후 모회사인 C회사와 사업 유지 방안을 협의

하였으나, 생산능력 회복에 약 3년이 소요되고, 디스플레이 시장 축소와 해외 이전 확대 등의 산업 환경 

변화로 회복 이후에도 경영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산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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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 실체의 소멸) 이 사건 해산 당시 참가인 A회사는 실질적으로 기업 실체가 소멸한 상태였다고 보인

다. (ⅰ)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직원이 희망퇴직 절차를 통해 퇴사함으로써 인적 

조직이 해체되었다. (ⅱ) 생산공장을 포함한 주요 물적 설비도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ⅲ) 또한 참

가인 A회사의 해산 전 매출과, 해산 이후 참가인 B회사의 2021년 및 2022년 매출 규모를 비교해 보더

라도, 후자가 전자의 매출을 그대로 흡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ⅳ) 참가인 B회사가 해산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원도 약 20명에 불과하여, 조직·인력·설비 측면에서 실질적 연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2)	B회사에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①	 (관련 법리)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

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

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

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등 참조).

  
②	 참가인들 간에 종래의 영업조직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참가인 A회사는 참가인 B회사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기존 근로계약 관계를 정리하였다. 참가인 A회사의 

물적 설비는 대부분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그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참가인 B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보

기도 어려워,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한편, 대상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 A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해산

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① 계열회사 간의 인적·물적 연계가 존재하더라도 법인격, 인사권, 설비, 사업 내용, 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동일한 활동 단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② 위장폐업의 판단에 있어 실

질적 사업 폐지 여부, 기업실체의 존속 여부, 설비 소실, 전 직원 대상 퇴직 시행 등 ‘형식’이 아닌 ‘실체’에 근거한 종합 판단

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으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③ 영업양도 성립을 위해

서는 조직의 동일성 유지, 포괄적 이전, 고용승계 등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상기 2002다23826 판

결 등)를 충실히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던 하청계열사가 해산된 이후 다른 계열회사가 동일 거래처에 납품을 지속하였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5누7611호로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https://vo.la/EBCZj0
https://vo.la/EBCZj0
https://vo.la/IQDw2b
https://vo.la/OlRs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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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4)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자들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전국 단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원고들은 2012. 3. 19. 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

이에 피고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한 후 약 5년 내지 9년간 피고의 신입 보

험설계사 등을 교육·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퇴사 후 피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제1심은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구속 여부, 고정

급여의 제공, 전속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교육매니저였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219400 판결). 반

면, 원심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정·구속이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과 달리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

57884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

습니다. 

가.	근로자성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

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ⅱ) 사용자가 

https://vo.la/yk0EmJ
https://vo.la/73QYcm
https://vo.la/73QY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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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ⅲ)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

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ⅳ)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ⅵ)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ⅶ)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ⅷ)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

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

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보험회사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인정)

①	 (피고에 의한 업무 내용의 결정,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자료를 제공

하고 교육에 반영할 내용을 알려주었으며, 교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의 교육매니저 운용지침에는 

교육매니저를 교육 업무 외에 ‘기타 사업단장이 정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고는 교육대상

자가 없는 기간에도 대체교육계획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는 일, 주, 월 단위로 교육활동 내용, 향후 계획, 교육대상자 출석현황 등을 보고받고, ‘사업단장 평가(성실

도, 협업, 참여도 등)’와 같은 주관적 항목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였다. 또한 교안 또는 월간자료의 미제출을 계약

의 해지 또는 수수료 등급 강등 사유로 규정하였다.

   
피고는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정하는 외에도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

고는 원고들의 인성, 회사정책참여도, 성실도 등에 관하여도 평가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수수료 차

감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교안 제출, 대체교육계획 준비, 각종 보고 및 아래에서 보는 근무시간, 휴

가 등에 관한 각종 업무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인정)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로 9

시경 출근하여 17시경 퇴근하였으며 피고에게 출·퇴근 시각을 보고하였다. 피고의 직원은 교육매니저에게 교

육대상자들을 상대로 판매실적을 독려하는 업무를 수행하라며 퇴근 시간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

들의 휴가 횟수를 정하고, 특정기간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평가기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근무시간과 휴가 등에 관한 업무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

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③	 (사업자적 징표의 존부: 부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 비품과 경비를 제공하였

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승인 없이 다른 곳에

서 영리 목적의 강의 또는 교육을 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보험모집 업무를 할 수 있었으나,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는 대부분 1년에 10건 미만이고 모집수수료 액수와 비중도 크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분기당 신계

약 1건 미달’을 해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원고들은 교육매니저 신분을 유지하고자 부수적으로 보험 

https://vo.la/9SR2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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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보수의 근로대상성 등 여부: 인정)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분기보너스를 매월 또는 분

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중 비중이 가장 큰 기본수수료는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과 교육인원 수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고는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분기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이 월 300만 원 미만이면 그 차

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그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 인정) 원고들은 약 5년에서 9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교육매니

저로 근무하였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⑥	 (그 밖의 사정)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에 관하여 사업소득

세를 납부하였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

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

이 될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의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를 교육, 관리하는 교육매니저/육성매니저에 대하여

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등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근로자성 부정 사례로  

서울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나58694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보험회사마다 심지어 지점마다 교육매니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

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교육매니

저 근로자성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상판결의 파기환송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434호)이 계속 중입니다.

https://vo.la/s2Yc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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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5)	과거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예외적으로 부담한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A지회로, 사업장 내 적법·유일한 노동조합입니다(피고 회사의 근로자

들이 2011.7.경 A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경기지부 A지회가 되

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1.7.경 설립된 이후, 2011.8.경부터 2021.경까지 매년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

다. 한편, 피고는 2011. 6. 29.경 그 무렵 설립된 소외 1 노동조합과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

결한 이후, 2020년까지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1년 단위로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1 

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활동하

였습니다. 

피고의 노사문제를 총괄하던 소외 2 등은 2019. 1. 2. ‘원고의 설립·운영을 방해하고 이른바 ‘대항노동조

합’으로 소외 1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지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노조 설립 방해 및 노조 지

배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2022.3.경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 6.경에는 원고가 소외 1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의 소에 대하여 소외 1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

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용자가 2011부터 2020년까지 단체 교섭 요구를 조직적으로 회피했다”는 점을 들

어, 피고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거 기간 (이하 ‘이 사건 대상기간’)에 대한 단체교섭 이행

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제1심은, 단체협약 효력의 소급 발생을 목적으로 한 ‘과거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

체교섭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반면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과거의 근로조건 등

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는 그에 대한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대상판결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과거 기간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다고 본 원심

https://vo.la/rM72yK
https://vo.la/rM72yK
https://vo.la/G7Q8rw
https://vo.la/G7Q8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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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소 판단을 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당해 사안은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아 과거의 단체협약이 무효인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이 허용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

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제29조 제1항),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제29조 제2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제30조 제1, 2항). 이러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규정들의 문언, 내용

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

할 권리가 있고,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52010 판결 참조).

   
②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협약당사자 양측은 그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

론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이하 ’근로조건 등‘)

의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9. 30. 선

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 가운데 기존의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개정, 폐지, 승인 또는 새로운 단체

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평화의무에 반

한다거나, 교섭요구사항이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상기 2002두9919 판결 참조).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설

립될 당시부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해

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

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의 흠결이 해소되거나 치

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

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참조). 나아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상 단

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체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경우, 사용자가 과거 기간의 근로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인정)

①	 원심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원고가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https://vo.la/MhVqeY
https://vo.la/MhVqeY
https://vo.la/rIJ3CI
https://vo.la/rIJ3CI
https://vo.la/GviZ6j
https://vo.la/Ifxfdd


23/69

Vol.15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소외 1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소외 1 노동조합이 이 사건 대상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적

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외 1 노동조합이 2011년 단체협약 등을 먼저 체결하거나 2013년부

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에 따라, 원고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협약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그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그 유

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

지 아니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부담합니다(상기 94다4042 판결, 상기 2002두99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 가운데 기존의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

지 아니합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평화의무에 관한 예외로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해당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교섭

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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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6)	단체협약에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기한을 지나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연차 반려)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A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

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휴가를 사용하기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7. 8.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2019. 7. 5.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시기변경권 행사’).  

검찰은 위와 같이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원심은(부산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1노891 판결) (ⅰ) 휴가를 사용하기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이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권리를 부

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ⅱ) 이 사건 근로자는 규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시기변경권 행사 및 휴가 미부여가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휴가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상판결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공소

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 및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https://vo.la/WLamjY
https://vo.la/C9F1YX


25/69

Vol.15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ⅰ) 담당업무의 내용과 성격, (ⅱ)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ⅲ) 휴가 청구 시점, (ⅳ)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ⅴ) 그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ⅵ)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은 대체근로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 단체협약으로 휴가청구 기한을 정하

고 있는 경우, 이는 대체근로자 확보 등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관한 노사합의의 결과물이므로, 불가피

한 사유로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까지 휴가권이 제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④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협

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

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시기변경권 행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위반한 연차유급휴가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①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추어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루

어져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B버스 중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B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하여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한다.

   
②	 부산지역 버스업계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이 사건 규정은 그 기한을 3일로 정하고 있는데,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

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무자 등을 제외한 C차고지 소속 나머지 승무운전직들은 모두 버스를 운

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들 중 대체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없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관하여 근로기준

법 제59조가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승무운전직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피고인은 

연장근로를 통하여 대체근로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승무운전직 인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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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의 및 시사점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에 관한 기존의 판결례들은 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사용자가 충분히 예

측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라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단체협약상의 연차휴가 신청 기한이 대중교통 노선 운행의 공익성과 대체근로 인력 확보의 난점을 고려하면 

합리적 제약이라 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신청에 대해 반려한 것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

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로 

정해진 휴가 신청 기한이 해당 업종의 특성상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 때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할 수 있다는 점

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버스 운송사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한 사안으로 연차

휴가 시기변경권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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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보수 일부를 반환받기로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반환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21. 3. 31.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와, 피고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소외 회사의 유료회원

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하 ‘이 사건 계약’),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
차

1)	 피고의 보수는 소외 회사가 유료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서 일체의 환불금을 공제한 금액

인 ‘실매출액’의 10%이다. 보수는 유료회원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는 이를 선지급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2)	 이 사건 계약이 해지·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

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반환규정’) 

피고는 2021. 9. 23.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는 약 6,400만 원

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의 퇴직 후 유료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의 10% 상당액은 약 177만 원이었습니다. 

한편 소외 회사의 유료회원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1. 10. 2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이하 ‘이 사건 반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반환 약정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

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 약정은 근로

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3098  

판결), 대상판결도 원심 판단의 취지를 수긍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이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vo.la/6irLam
https://vo.la/6ir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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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

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

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

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부정)

①	 피고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소외 회사의 사업구조, 피고 제공의 

근로 내용, 유료회원계약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

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분할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계약 체결 시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

로 보이고, 이 사건 반환규정은 피고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

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재직 중에도 유료회원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받았고, 환불금의 

10%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하는 돈이다.

   
④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 이 사건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퇴직 후 기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이 퇴직 후 금전을 반환하는 약정

을 유효하다고 본 이유는 기업이 해당 보수를 분할 지급할 경우 어차피 근로자들이 반환해야 할 금전이라는 점에서, 퇴직 

후 반환을 하더라도 근로계속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https://vo.la/ewHD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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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자로서 격일제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연 6개월 기준 55일 이상 실근무한 근

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

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상여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의 근무를 행하면 지급이 예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된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

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부정)

①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

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

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물론 조건의 유

형과 내용에 따라서는 조건이 부가된 그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해

당 임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그 임금 항목에 부가된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임

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소정근로 대

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그 임금 항목에 부가된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소정근

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수회

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무사고수당은, 무사고

https://vo.la/rwz5Nv
https://vo.la/rwz5Nv


30/69

Vol.15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정근로 제공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상여금에 부가된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

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

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조건부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서 최근 통상

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계속되는 쟁점(소정근로의 대가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https://vo.la/e8TXuI
https://vo.la/e8T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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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회사’)은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에서 근무하던 운전직 근로자로, 참가인의 복수 노동조합 중 하나인 A노동조

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인 회사에는 B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함

께 존재하였으며, B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가

인과 B노동조합은 2019. 6. 28.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협약에는 징계 사

유와 절차, 대기 조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0. 4. 8. 근무 중 관리과장과 언쟁을 벌인 뒤 별다른 승인 없이 조퇴(이하 ‘이 사건 조퇴’)

하였는데, 이에 대해 참가인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상벌위원회’) 원고에 대하여 ‘2020. 

4. 8.자 배차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징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원고의 초심 및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습니다.

목
차

2.	판결 요지

가.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인정)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한 경우 2회부터 대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징계종류에 관한 단체협약 문언상 ‘승무

정지’는 징계처분으로서 상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반면, ‘대기’는 인사명령으로 가능한 조치로 양자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의 조퇴가 1회뿐이었더라도 승무정지 처분은 단체협약

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2누71006 판결).

한편, 대상판결은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조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

였습니다. 다만, 아래 법리 및 사정들을 바탕으로 △ 문언상 ‘대기’는 ‘승무정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

되고 있어,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사명령 형식으로 대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

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고, △ 참가인이 그 횟수가 1회인 이 사건 조퇴

https://vo.la/348n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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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 법리)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

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 단체협

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 종류 중 하나로 ‘승무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33조에서 ‘대기제한’이라는 표제 아래 ‘승무정지 또는 대기발령’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승무정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대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단체협약상 대기와 승무정지는 해당 기간 승무 업무가 정지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가 같고,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절차도 동일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는 ‘상벌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대기 조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에 대한 문언은 징계해고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의 문언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의 명문규정을 

참가인이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사명령 형식으로 대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근

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29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4조에서 가

장 중한 징계인 해고의 구체적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후 바로 다음 규정인 제35조에서 대기의 구체적 사유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승무정지의 구체적 사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대기 사유 중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또는 조퇴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었을 때(2회부터 적

용)’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징계 해고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3일 이상’과 비교

하더라도,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

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의 

대기는 무단조퇴 2회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20일 이내 임금 미지급이라는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징계와 동일하게 상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징계를 준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서 인사명령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B노동조합과 참가인도 이 사건 단체협

약의 대기가 징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를 통하여 대기의 사유 또는 대상을 그 정도가 비교

적 중한 비위행위로 제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를 사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2회 이상의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 행위에 대해 대기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인정)

아울러, 원심에서 상벌위원회의 근로자 측 위원 3인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자들로만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 상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대상판결은 

https://vo.la/F6x5Z8
https://vo.la/F6x5Z8
https://vo.la/hEYv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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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 절차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관한 원심판

결을 파기하였습니다.

(1)	관련 법리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복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

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함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②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로 기능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

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등을 차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2)	이 사건 징계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인정)

①	 상벌위원회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 상벌의 심의, 결정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각 대표자가 그에 날인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에 해당한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 단서 및 상벌위원회규정 제4조는 상벌위원회를 노사 각 3인 동수로 구성

하고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징계 당시 12명으로 그 중 일부를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었다거나, 선임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과 B노동조

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을 1인이라도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했고, B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13배 이상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과 

B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전혀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노동

조합은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③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고, 이 사

건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축소·변형 해석될 수 없으며, 사용자

가 이를 자의적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

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https://vo.la/SV4eGi
https://vo.la/PmzN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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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공

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징계사유 자체의 정당성 여부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징계의 유효성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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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10)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의제들 중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해서는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1. 사안의 개요

목
차

원고 회사는 제조업(제철, 제강, 압연 등)을 영위하며, 당진제철소를 포함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 충남

지부 원고회사 비정규직지회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40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약 3,700명이, 

같은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4,3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인 조합은 2021. 7. 9. 원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① 산업안전보건, ② 차별시정, ③ 직접고용, ④ 자회

사 채용 중단 4가지 의제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

는 사내하청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

고,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1조(산업안전보건) 회사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간접고

용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2.	 원청과 동일하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3.	 유해·위험작업을 외주화하지 않는다.

4.	 현장 내 휴게 공간 확보 및 필요용품(정수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설치한다.

5.	 작업성 질병 판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대책 수립 및 보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한다.

   
제2조(차별시정) 회사는 19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결정에 따라 복지후생에 있어 정

규직과 차별하지 않고 아래의 항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1)	 의료비 지원 및 의료시설 이용

2)	 복지카드

3)	 장애 자녀 교육비 지원 등

4)	 학자금 지원

5)	 차량구입비 지원(차량 출입증 등)

6)	 경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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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계휴양소

9)	 임금, 성과급, 격려금, 교섭타결금, 상품권, 통상임금(과거분, 미래분)

10)	노동절 선물 등

   
제3조(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회사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불법파견 해결방안

을 조합과 논의하여 결정한다.

  1.	 해고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킨다.

2.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3.	 2021년 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교섭틀을 만들고 성실하게 임한다.

   
- 별도 요구안 -

원고회사는 일방적인 자회사 채용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지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21. 9. 16.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조합 사내하청 근로

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중앙노동위원

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24. 원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의제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 소속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회

사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교섭의무 판단은 교섭의제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산업안전

보건 의제 관련하여서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원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

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산업안전보건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에 대한 판단은 대상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및 차별시정, 직접고용, 자회사 채용 중단 의제가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

여,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 의제를 제외한 위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

①	 단체교섭권의 행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와 교섭의 기회를 가

질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 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청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에서 제외한다면, 기업의 필요

에 의하여 다면적 노무제공관계를 형성한 근로자들은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

생한다.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존재를 간과할 경우 헌법

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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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과 교섭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

를 부여받을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③	 ILO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인 해석을 하고 있다. ILO의 해석과 권고를 통하여 구체화된 국제노동기준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기본협

약 제87호, 제98호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 헌법상 노동3권의 해석에도 적용된다

   
④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는 단지 개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과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집단적 노사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나 계약의 형식은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실

질적으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 놓여 있는지 여부, 그리고 노동3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나.	산업안전보건 의제 관련,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정)

①	 원고 회사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내려지는 업무지시는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 이루어지고, 사내하청업

체는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회사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 지시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 강도와 

작업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구체적인 지시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원고 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전달한 내용은 단순한 객관적 수치나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위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

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 작업 방식, 작업수량 등을 결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작업 도중에도 수

시로 MES, 무전기 등을 통한 세부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작업내용과 작업강도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규모와 작업 과정에 내재한 위험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안전과도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회사는 사내하청업체의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투입과 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 회사는 크레인, 각종 자재 및 제품을 운송하는 특수 궤도차량,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각종 전산장비, 고

로 압연에 사용되는 롤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생산수단 일체를 소유하고 있어, 생산에 필수적인 대

형 설비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전혀 없는 사내하청업체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안전 문제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한정적이다.

⑤	 원고 회사는 안전 기준에 관한 각종 지침 등을 제정하고 주기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제정한 안전 관련 지침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와 안전평

가 등이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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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

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로서 주목됩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철강업이라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며, 향후 철강 업계는 물론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공정이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 공정을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작업지시나 안전관리, 품질기준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조업에서는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

고, 그 결과 원청에게 대상판결과 같은 교섭의무가 인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조업 분야

에서의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인정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운영 실태, 공정 통제 구조, 하청 관리 방식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사실관계 판단을 전제로 하여 계속 확장될 여지가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및 노사관계 전략의 재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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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11)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급·학자금 지급 및 노동안전  

의제에 관하여서는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56231(병합) 판결]

1. 사안의 개요

목
차

원고 회사는 약 9,000명의 근로자들을 통해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인 전국금속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은 금속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는 원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4,700여 명으로 구성된 지회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약 400명이 가

입된 하청 지회가 각각 존재합니다.

참가인 조합은 2022. 4. 22.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안

전, 취업방해 금지 등 아래 5개 의제(이하 ‘이 사건 각 의제’)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

는 사내하청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2조(성과급 지급)

①	 원고 회사는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모든 노동자(물량팀 포함)에게 매년 5월 중에 지급한다.

②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은 단체교섭으로 정한다.

   
제3조(학자금 지급)

①	 일당제 노동자도 시급제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한다.

②	 학자금 지급 기준 근무기간은 대우조선해양 전체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4조(노동조합 활동 보장)

①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 임원, 집행위원, 대의원의 ㈜대우조선해양 출입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자유로이 허용한다.

②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참가인 조합이 지정하는 방송차 1 대와 업무용 승합차 

1대의 원고 회사 출입과 사내 운행을 자유로이 허용한다.

③	 원고 회사는 사내에 참가인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며, 사무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

   
제5조(노동 안전)

①	 원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시 참가인 조합 원청 지회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인 

조합 하청 지회 참석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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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사내외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를 할 경우 또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RCA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가인 조합 원청 지회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인 조합 하청 지회의 사고조사 참여 및 RCA 회의 참석을 보장한

다.

   
제6조(취업방해 금지)

①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 산재신청 등 어떤 이유로든 하청노동자의 자유로운 취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	 원고 회사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작성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원고 회사의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참가인 조합은 이

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노동조건에 대

해서는 원고 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교섭의무 판단은 의제 전체가 아닌 의제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의제 중 (ⅰ) 성과급 지급 (ⅱ) 학자금 지급, (ⅲ) 노동안전 의제에 관해서는 원

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 조

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의제에 대한 원고 회사의 교섭의무(인정)

①	 원고 회사의 사내하청업체들은 원고 회사가 정한 성과급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업체별로 금액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금액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②	 원고 회사는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설정하였고, 사내하청업체의 평가등급별로 지급액을 차등 배분한 

후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성과급액을 달리 정하였다.

   
③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급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이 장기간에 걸쳐 노사 간 교섭 및 합의의 대상이 되어 

왔고,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성과급 등 주요 근로조건은 오랜 기간동안 원고 회사와 참가인 조합 원청 지회 사

이의 교섭 및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건의 적용을 받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은 그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원고 회사와 교섭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④	 원고 회사의 사내하청업체들은 성과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로부터 학자금 총액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⑤	 원고 회사와 사내하청업체들이 마련한 ‘2016년 협력사 안정화 대책(안)’에 따르면, 자녀 학자금 지원을 포

함한 ‘복지제도 운영 지속’이 고기량 사내하청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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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급이 단순한 복리후생 차원을 넘어, 원고 회사의 생산 안정화

라는 경영상 목적에 따라 기획·결정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 회사가 사내하청업체에게 상생 차원에서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성과급,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돈을 지

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급여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사내하청업체는 성과급, 학자금을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수요 조사를 통해 성과급, 학자금의 지급 총액을 결정하여 지급해준 돈으로 소속 근로자

에 대한 성과급과 학자금을 전액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노동안전 의제에 대한 원고 회사의 교섭의무 (인정)

①	 원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사고 조사 및 처리절차’, ‘안전작업 승인 절차’,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및 등록관리 절차’ 등의 안전 관련 규정은 모두 그 적용범위에 사내하청업체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 회사가 정한 절차 및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안전 관련 규정 외에도, ‘협력회사 안

전보건 관리 규칙’, ‘협력회사 정기안전보건협의회 운영규칙’ 등 사내하청업체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

건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을 직접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③	 원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사내하청업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위 공문에는 사내하청업체 안전진단 및 내부 실사 시 필

수적인 확인 사항으로 강조되어 있다.

   
④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안전 교육 대상자로 

지정한 후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내하청업체의 작업 표준을 점검하는 TBM 활동에 원고 회사의 

관리자가 참석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 회사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는 원고 회사의 안전담당팀과 참가인 조합 원청 지

회 소속 노동안전팀에 동시에 공유되며, 이후 양측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고, 사고원인분석(RCA)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과정을 함께 수행한다.

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자유 출입 및 사무실 제공) 의제에 대한 교섭의무(부정)

①	 하청업체들은 원고 회사와 체결한 개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내부에 일정한 사무공간을 확보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해당 공간의 일부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거나,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의 승낙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나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원고 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관한 단체교섭

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청이 행사하는 ‘실질적 지배력’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특정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지,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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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 영역에 있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하청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하

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포괄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노동조합 사무실의 설치나 

사업장 내 출입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독립성과 운영 자율성을 전제로 하여 기본적으로 하청업체와의 교섭 

및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이 상시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거나 하청 노동조합 임원의 무제한적인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드시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볼 법령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노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하청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 활동이 반드시 원청

의 사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 하청 지회의 출입 허가 요청 공문을 수신하면 일정한 제한을 붙여 이를 허가하여 왔

다. 원고 회사가 출입 허가 조건으로 붙인 사항이 참가인 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기존의 방식에 의한 출입 허가를 넘어 단체협약을 통한 상시적인 노동조합 인원 출입 허용이 반드시 요

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취업 방해 행위 금지’ 의제에 대한 교섭의무(부정)

①	 ‘취업 방해 행위 금지’,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하여 명시적

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수범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준수 의무는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여부, 단체협약체결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과된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통해 별도

로 금지 의무의 존부를 정하거나 합의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전례나 

근로자의 인식을 이유로 하여, 원고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취업방해 금지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

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같은 날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

설’에 따라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이미 법원은 과거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과 같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하급

심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판결의 방향은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과도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울러, 본건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인 조선업에서 선고된 판결로서, 단체교섭 요구 의제 중 ‘산업안전’, ‘조합활동 보장’, 

‘취업방해 금지’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는 생산 공정이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정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강하며,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작업 지시, 안전관리, 품질 기준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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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

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철강업, 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인정 범위는 각 사업장의 운영 실태, 공정 통제 구조, 하

청 관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전제로 하여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 대응 및 노사관계 전략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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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12)	회사가 임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거나 일부 이에 

부응하는 듯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원

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3가합93597 판결1)]

1.	사안의 개요

목
차

피고는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약 23년간 근무하

다가 퇴직한 전임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2023. 2.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약 6개월이 지난 2023. 9. 5.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

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한편 피고 회사 내에 존재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본

건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이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

고 있으므로 (본건 규정이 당연히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본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회사에서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본건 규정의 존재와 더불어, ② 회사가 다른 임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거

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하고 있는 점, ③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점 등을 근거

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본건 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거나 원고

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피고가 일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은 본건 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가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1) 본 소송은 율촌팀이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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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

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이사는 주

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①	 피고 정관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본

건 규정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원이 사임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본건 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거친 사

실 또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본건 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거나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

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일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지급사례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

라 지급된 것이거나, 비등기임원에게 지급한 것이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

가 본건 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가 원고 등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무상태표 상 퇴직급여충당부채

로 계상한 사실, 위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목적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등에 따라 회계처리 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

상하여 법인세 손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 등을 주

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공시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결의로 보거나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피고가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사의 퇴

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

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사의 퇴직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하였

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곧바로 이사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들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내지 피고의 관행을 인

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

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승인하였다거나 관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

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https://vo.la/UR9Mkl
https://vo.la/tRAFal
https://vo.la/tRAFal
https://vo.la/GaWGTo
https://vo.la/eQw2IB
https://vo.la/VrI60c
https://vo.la/oRgF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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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

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

였습니다(상기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즉, 회사가 임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거나 일부 이에 부응하는 듯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

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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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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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급

자의 괴롭힘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후, 이와 관련된 휴직 처리는 인사담당

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실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우선 병가휴직의 법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선택

적 제도다. 고용노동부 역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휴직 승인

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

능하다. 법원 역시 직원의 병가신청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에 병가신청을 승인할지에 있어 넓은 재량이 있다면 설령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더라도 사용

자는 임의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선례를 보면 사용자에게 병가 부여에 관한 재량이 있더라도 이러

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병가를 신청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기 전이

나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성립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마냥 병가 신청을 

승인할 경우 유사한 병가신청 사례가 쇄도할 수 있어 병가신청 승인에 좀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내부 조사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가 다소 명확해지고, 병원의 진단서도 제출 되었다면 회사가 

직원의 병가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인사조치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병가승인 거부

가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참고로 최근 사례를 보면 회사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

레스를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사

정이 있다면 요양급여 신청이 매우 넓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경우에 인정될지 명확하지 않고 또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의 내용도 천차만별

이라 사용자 입장에서 병가승인 요청을 모두 수용해야 할지 적지 않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병가 휴직은 직원

과 회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적지 않은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명확한 승인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회사는 다음을 고려 할 수 있다.

첫째, 직원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휴직 신청 사유, 발병 원인, 현재 건강 상태 및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을 파악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주장 내용이 근거

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동료들의 진술서와 해당 직원의 과거 업무 내역 및 현재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업무 수행 능력 저하 여부와 업무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가급적 종합병원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telee/lee-taee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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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단순히 ‘임상적 추정’이 아닌, 질병이 업무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

향, 필요한 치료 계획 등 전문의의 상세한 소견을 요청하는 부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휴직 승인 후에는 휴

직의 목적 외 사용(장기간 해외여행, 겸직 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 병가 휴직 제도의 공정성

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회사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돕고,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칼럼은 이태은 변호사가 서울경제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서울경제, 2025.06.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909L8OE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909L8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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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관리 하도급 구조 속  

도급인은 누구인가

윤성현 변호사

목
차

건물관리 업무는 통상 소유주 또는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주체가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전문관리업체

에 위탁하고 이 관리업체는 다시 미화, 방재, 보안, 설비 등 개별 작업을 협력사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다. 즉 ‘소유주–(신탁사)–건물관리회사–각 작업별 협력사’로 이어지는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어느 주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재해 발생 

시에는 그러한 책임의 귀속 주체는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빌딩의 소유주 또는 신탁사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거나 자산 운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관리회사에 종합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그 관리회사가 다시 개별 업무를 용역업체에 재위탁한 구조에서, 미화업체 근로자가 작

업 중 사고를 당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외견상으로는 건물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이를 다시 도급한 부

동산 관리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초 건물의 관리를 

위탁한 소유주나 신탁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 이에 관한 판단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필요

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위탁한 자’로 해석하며 법령과 선례들에 의하면 이러한 

도급인의 지위는 형식적 명칭보다 작업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노동부는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및 질의회시를 통해 건물관리 사업

에서의 도급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일부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어 보인다.

우선 작업 장소에 대한 지배·관리 주체를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보인다. 명목상 위탁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

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장소에 대한 관리 권한과 위험요소 관리 권한이 특정 주체에게 있는 경우 그 주체는 도

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건물관리업체가 아닌 건물의 소유주 또는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작업 범위를 설정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면 해당 장소는 소유주 또는 신탁사의 지배 하

에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건물관리 업무와 주체의 사업 내용 간 연관성도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자산 운용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신탁사나 펀드가 부동산을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건물 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해

당 관리 업무가 본질적으로 고유 사업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 최초 위탁자가 도급인으로 해석될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사례들을 살펴보면 백화점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해당 건물의 관

리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고 관리업체가 용역업체에 개별 작업을 다시 위탁한 경우 건물의 관리는 백화점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shyoon23239/yoon-seonghy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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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로 간주되어 사업주가 도급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제조업자가 생산설비가 위치

한 사업장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건물관리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시설물 관리는 생산활동과 직접 연결

된 업무이므로 사업주가 도급인 지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빌딩을 통해 자산 운용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주가 투자 

목적의 빌딩 관리를 위탁했거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사옥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그 건물

관리는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작업으로 보아 이를 최초 위탁한 주체가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개인이 단순히 사적으로 보유한 건물의 관리를 건물관리회사에 위탁한 후 관리회사가 개별 업체에 작업을 위탁했다거나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을 전면 임대하면서 그 관리를 관리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건물관리는 최초 위탁 주체의 사업 

수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건물관리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는 계약상 명칭이나 도급 단계만으로 도급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건물에 대한 지배·

관리 실태와 건물관리업무의 사업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급 구조가 복잡한 건물관리 현

장에서는 실제 운영 주체의 역할, 관리 체계,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윤성현 변호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025.07.01.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851

https://vo.la/eIqu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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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해도 회사는 그대로라는데… 

내 일자리도 그대로일까?

김완수 변호사

목
차

- 근로계약은 유지돼도 구조조정 불안 커져 ‘고용보장 협약’ 요구하는 노조 늘어

- 인수자 설득·압박에 흔들리는 조직 기업은 절차 지연·무산 우려…신중한 조율 필요

- 현실성 있는 타협 없인 ‘노사 공멸’ 부를 수도

기업 인수·합병(M&A)은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인수 방식에 따라 기

업의 법인격이나 고용관계 유지 여부 등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인수합병에 따른 혼란

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인수·합병의 법적 유형과 각각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이해하고 노

사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M&A 유형별 고용관계 유지 여부는?

흔히 M&A로 불리는 기업 인수·합병의 방식에는 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등이 있

다. 주식 양수도 방식은 기업의 법인격 자체는 유지한 채 주식의 매매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대주주 또는 소유주 변경, 경영진 교체, 소속 그룹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소유관계에만 

변화가 있을 뿐 법인격과 계약 관계 등은 유지되므로 근로관계에도 법적인 영향은 없다.

합병은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고, 분할은 기존 기업이 둘 이상

으로 나뉘는 방식으로 합병과 반대 개념이다. 그러나 합병과 분할 모두 기존 기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고, 기존 근로조건도 변경 없이 유지된다.

영업 양수도는 기존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기업에 유기적 일체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때 해당 영

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된다. 예컨대, 기업이 두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중 

한 공장의 영업 일체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도 함께 이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은 단절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양수 기업으로 승계된다.

자산 양수도는 기업의 자산만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특정 영업을 유기적 일체로써 이전하는 게 아니

고, 일부 자산 등만 특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이전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나 근로관계 등은 대부분 이전되지 않고 공장의 부동산과 설비만 이전된다.

근로조건은 지켜져도, 조직은 흔들릴 수 있다.

이처럼 자산 양수도를 제외한 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근로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wansookim19062/kim-wanso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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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도 법적으로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수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 측에 일방적으로 해고나 근로조건 변경을 할 법적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법적인 쟁점이 아니라, 인수합병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이다. 소속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변경, 대주주 또는 경영

진 교체,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자 집단의 병존 등으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변경이 시도될 수 있다. 기

능이 중복되는 잉여 인력이 발생하거나, 기업 또는 그룹 차원에서 근로조건을 통일할 필요가 인사노무상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인수합병 이후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사·노무 체계를 통일하는 ‘PI(Post Integration)’ 과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

다.

인수합병 성공, 협력에 달렸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변경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의 설득이나 유인에 따른 압

박을 막아내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인수합병으로 인한 상황 변화라는 명분과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들은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대주주나 기업 측에 ‘고용보장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수합병 후 일정 기간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정이다. 때로는 기업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반대 또는 실력 행사로 인수합병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근

로자나 노동조합 또한 고용 유지가 궁극적인 목표이지, 직장 자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인수합

병은 기업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 방안으로 추진된다. 근로자들 역시 직장 유지를 위해 인수합병이 불가피하다

는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성 있는 요구를 기반으로 타협할 필요가 있다. 막무가내식의 요구로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기존 기업

과 직장이 모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노사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김완수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한경 Law&Biz, 2025.07.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34891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3489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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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변호사

3 노동칼럼

(4)	외국계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할 때  

발생하는 이슈들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등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장에는 국내에서 채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 본사 등

에서 채용돼 근무하다가 국내 사업장으로 발령돼 일정 기간 근무 중인 근로자도 종종 존재한다. 이러한 사

업장에서는 국내에서 채용된 근로자와 외국에서 국내로 발령된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등이 달리 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1.	서설

2.	준거법의 문제

우선 외국계 국내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1)	국내 채용 근로자

일단 국제사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르게 된다(동법 제

45조). 만약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국내에서 채용돼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국내 법령으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법에 의하면 준거법을 달리 정했더라도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법규 적

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동법 제48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일반적으로 강행법규로 해석된

다. 국내에서 채용돼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이들은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

게 되므로, 준거법을 무엇으로 정하든 간에 이들에게는 국내 노동법령이 적용된다.

(2)	국내로 발령된 근로자

외국 본사 등 외국의 사업장에서 채용돼 근무하다가 국내 사업장으로 발령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국

내 노동법령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다. 이들의 경우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그

에 따를 것이나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원래 채용됐던 해당 외국의 법령이라고 해석된다. 이들의 일상적

인 노무제공지도 원래 노무를 제공하기로 예정돼 있던 해당 외국 국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서 몇 주 동안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깐의 출장 근무일 뿐 국내에서 '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 준거법 더해 국

내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국내에서 2~3년 등의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근무할 때는 국내에서 ‘일상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wansookim19062/kim-wanso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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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즉, 국제사법 제48조의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에 따라 국내 노동법령도 적용되는지의 문제다. 이에 대해서 특히 외국에서는 여러 견해가 있

지만, 아직 명확한 국내 판결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좀 더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노동법률 2019년 10월호 기고문  

‘국내에 파견된 외국 근로자에게 노동법이 적용되는가?’ 참조)

필자로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발령된 근로자들에게는 수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하더라도 여전히 원래 준거법인 외국 법

령만이 적용될 뿐 국내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ⅰ)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국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 의사, 최초 근무지, 전체 근로기간 중 국내에서의 근무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

가해야 한다는 점, (ⅱ)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각 시기나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체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적절치 않

은 점, (ⅲ)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의 규정 취지도 하나의 계약관계 내에서는 시기나 장소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령 체

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ⅳ)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만 국내 노동법을 적용한다면 해고나 퇴직금 등에 

관해 여러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ⅴ) 국내 노동법을 적용해 보호해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 실무적으로도 외국계 기업들은 이들에 대해 국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보이고, 이들이 국내 노동법 적용을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장 근로자 수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일부 내용만 적용된다. 즉,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의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장에 있어 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 된다.

과거에는 국내 사업장에 노무관리 등의 독립성이 없다면 외국 본사의 근로자 수까지 합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

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와 하급심 판결 등이 있었다. 그런데 근로자가 5명도 안 되는 사업장이 외국 본사로부터 '독립

성'을 갖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사업장은 국내에 근로자 1~2명만 있더라도 근로기

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존 해석과 달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외국 법령이 적용되는 외국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 그 주요 판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1)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로, 이는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 간의 의견 교환 및 협

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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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

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필자는 위 대법원 판시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지 국내인지와 같은 장소의 문제는 위와 같은 ‘통일적 규율의 

단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요소일 뿐이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외국 노동법령이 적용돼 ‘통일적 규율’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반대로 보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 판단에서 제

외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외국계 국내 사업장에 7인의 근로자가 있는데, 4명은 국내에서 채용돼 국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이지만, 3명은 외국 본사에서 채용돼 외국에서 근무하다가 잠시 국내로 발령된 근로자들이라고 가정해 

보자. 외국에서 채용된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국제사법의 해석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렇다면 위 외국 본사 채용 3명과 국내 채용 4명이 ‘통일적 규율’이 적용되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법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들은 서로 다른 단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만 통일적 규율 단위 내의 근로자들로서 고려된다고 할 것이고, 위 예시 사업장은 이러한 근로

자가 4명뿐이어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제외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차별의 문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국적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고 남녀고용평등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 간에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외국계 국내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채용된 근로자와 외국에서 채용돼 국내로 발령된 근로자의 각 근로조건

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이들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에도 급여 등 근로조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

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필자는 위와 같은 상황은 국적에 의한 차별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별의 법리는 

국내 노동 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 간에서만 논해질 수 있고, 국내 노동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차이에 

대해서는 ‘차별’의 법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원래 국내 근로자들만 근무하던 사업장이었는데 미국 본사에

서 근무 중이었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발령돼 1~2년간 같은 업무를 하게 됐다고 해서, 해당 미국 본사 소속의 근로자

와 동일한 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국내 근로자들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차별’의 문제는 일단 국내 법령의 적

용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서로 적용되는 법체계 자체가 다르다

면 이들 간에는 차별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서로 다른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사업 내에 있게 됐을 때도 적법하게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기존의 다른 근로조건이 각 근로자 집단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는 차별로 평가되지 않는다. 하물며 영업양도

나 합병의 경우도 그러한데, 아예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차별’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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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국내에서 근무 중이더라도 근로계약 관계에 외국 법령이 적용될 뿐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일반 국내 근로자

들과 다른 법체계 내에 있다. 이들은 국내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이나 다른 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법령 

적용에서도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 본 칼럼은 김완수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085

https://vo.la/rTkW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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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노무사

3 노동칼럼

(5)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자 징계를  

둘러싼 쟁점과 대응

목
차

Ⅰ.	들어가며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 15926 판결 등).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재해를 입

었고, 그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일탈이 아닌, 동료, 관리자, 상급자 등 제3의 관련자(이하 관련자)의 직·

간접적인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해 본다. 이 경우 일반적인 징계와 다르게 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둘

러싼 여러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Ⅱ. 안전사고 이후 징계에 관한 딜레마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관련자에 대해 반드시 징계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

원은 징계권을 기업 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고유의 권한으로 보고 있

으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등), 징계권 행사, 즉 징계를 할지 말지 여부는 사용

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다소 고민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

첫째,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수사기관이 사고 관련자

에 대한 징계 사실과 그 사유 등을 입수하게 되면 회사에 대해 해당 안전사고에 대한 의무 위반이나 관리·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을 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수사 중인 안전

사고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재해자 측과의 민사상 합의나 손해배상 책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징계를 한 사실과 그 과정에

서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결국 손해배상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고자 해도 피해자의 (유)가족, 노조 등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회사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결국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마지못해 관련자에 대한 징

계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Ⅲ.	징계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징계의 정당성 확보뿐 아니라 기업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aehochung22193/chung-jaeh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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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만일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에서 관

련 선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65347 판결(항소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가.	사안 개요

원고는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선박에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항만운영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은 운영팀장으로 현장 작업 총괄 및 안전관리 책임자다. 해당 부두에서는 재해 사고, 컨테이너 추락 등 안전 사고들

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원고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했고, 참가인 외에 크레인 기사(감봉 2개월), 대리급 안전관리자(경고), 하역 감독자들(견

책) 등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했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돼, 원고는 참가인 복귀 후 다시 정

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참고로 참가인은 과거 종전 사고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나.	징계 사유 및 양정

회사는 참가인에게 안전사고 관련 및 재산 손해, 직무태만, 회사의 공신력 실추,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사고 발

생, 가중 징계 사유(징계사유 중복 및 3년 이내 다시 징계 대상)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다.	판단

법원은 참가인이 운영팀장으로서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었고,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신호체계 정비 

및 사전 예방조치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참가인이 가중 

징계 대상자였던 점, 운영팀장으로서 사고 예방 의무가 다른 실무자보다 더 무겁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	서울고등법원 1997. 1. 17. 선고 96나14113 판결(상고 기각 확정)

가.	사안 개요

원고는 사출장치 조립장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해당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다른 크레인 위에

서 수리 중인 다른 근로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안이다. 원고는 사고 당시 크레인에는 경보장치가 없었고 작업장 

내 위험표지판 미설치 등 크레인 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권고사직 처분을 확정하고 해고 처분을 했다. 원고 외에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반장과 과장에

게도 각각 정직 1급(출근 정지 10일), 감급 2급의 징계처분을 했다. 참고로 원고는 모범사원 및 수상 이력이 있었

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형(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피고 회사는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나.	징계 사유 및 양정

회사는 원고에게 불량한 근무 수행, 회사 명예훼손,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사실상 징계해고) 

처분을 했다.

다.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곧바로 징계해고 사유로 연결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사고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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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 팀장 개인의 과실과 더불어 전반적인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점, 그동안의 근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3.	시사점

법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징계에서도 일반적인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에 대한 정당성 법리를 적용해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자 및 회사의 책임, 가중징계 대상 여부, 업무 관여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

했다.

안전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도 징계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징

계의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결과만을 놓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해당 

안전사고에 대한 역할, 과실, 책임 등에 따라 징계 사유를 특정하고 적절한 양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재자의 (유)가족, 노조 등은 관련자의 징계 수위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된다.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이게 된

다면 부당징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 기준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

Ⅳ.	징계가 아닌 방식을 취할 경우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는 아니지만 일정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대략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직무 배제(대기 발령), 배치전환 등 인사 발령을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

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등 인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또한 인사 발령이 사실상 징계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내부적으로 안전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근거해 일정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다. 

예컨대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고과 및 평가에 반영하는 등이 있다. 단, 사전에 이와 관련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가 수립돼 있어야 한다. 

Ⅴ.	나가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에 관한 징계 조치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하의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을 비위행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징계 조치도 단순히 결과에 대한 책임

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기여한 행위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유사한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관리 체계를 미리 정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칼럼은 정재호 노무사가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093

https://vo.la/YQ2U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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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칼럼

(6)	오피스 빌런 대응, 불변의 원칙 -  

생존편향, 결별, 그리고 속불(內火)

조상욱 변호사

목
차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인 모건 하우절(Morgan Housel)의 ‘불변의 원칙’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이 책을 관통

하는 핵심 주제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을 파악하면 앞날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

이 변하고 있는지에 눈길이 쏠리는 세태에 여러모로 울림을 주는 명언이다. 

   

이 뛰어난 성찰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상습 가해자 등 ‘오피스 빌런’이라 부르는 악성 문제 직원을 대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즉, 기업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이들의 행동 방식을 알고 그에 맞

는 대응 원칙을 찾아야 한다.

   

울림이 큰 독서 경험을 한 기회에 그동안 오피스 빌런과 상대한 경험을 돌아보면서 아마도 변하지 않을 오피스 

빌런 대응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장기적 관점

우선,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당장 눈앞의 대응이 아니라 향후 전개, 조직문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태도다. 

조사, 조치, 후속 대응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단계씩 차근차근, 그리고 확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라

면 이런 장기적 관점의 대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간혹 이들의 ‘기’를 꺾으면 사건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관행에 벗어난 강경 조치를 하거

나 당장 퇴사 협상에 나서는 기업을 볼 수 있다. 비유하자면 지구전(持久戰)이 아니라 전격전(電擊戰)을 펼치

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이 일으키는 사내질서 문란이 너무 심각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 기회에 일벌

백계하자는 누군가의 의도가 가미되는 것 등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이런 전격전이 좋은 결과를 낳는 일은 찾

아보기 어렵다. 

   

오피스 빌런은 윤리의식, 공감 능력, 관계 설정에 결함이 있고 자기성찰과 반성력이 약하다. 자기 정당성에 확

신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자기 입장을 꺾지 않고 법적 분쟁을 불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강경 조치가 아닌 통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들은 본격적으로 기업과 정면 대결 태세를 갖

추고 전선을 넓히면서 전면전(全面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마당에 강경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부작용

은 불 보듯 뻔하다. 분쟁 대상이 계속 확대되며 종결이 늦어진다. 그 과정에서 분쟁이 진행될수록 강경 조치에 

내재한 약점이 부각되고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 시간이 기업의 편이 아닌 상황에서 사안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된다.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telee/lee-taeeu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swc/cho-sangwo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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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분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복잡다단하다 보니 이런 강경 조치가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를 가끔 접할 때도 그것은 우연일 뿐 애초 현명한 선택을 한 증거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실제로 그 뒤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연전연패하다가 끝내 굴욕적 조건으로 퇴사 합의를 하는 기업, 첫 강경 조치가 좌절

된 후 이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킴에도 혹시 보복 조치라고 반격받을까 우려하며 과감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끙끙 앓는 기업

이 숱하다. 무모한 강경 조치가 우연히 성공한 사례만을 근거로 사안을 낙관하면 기업은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의 희

생양이 된다.

따라서 악성 문제 직원을 대하는 기업은 좀 더 멀리, 넓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이들의 인격과 평판 문제가 눈에 들

어오더라도 명백히 밝혀진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대응부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부적절한 언동을 계속

할 때 추가로 대응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정법 대응하면서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순리에 따라 대응한다”, “인사 관리상 어려

움을 겪는 부작용은 감수하고 돌발 사태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한다”는 태도라 할 수도 있다.

첫 단추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과 대응하는 것은 기본 자세에 관한 것이고, 실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도 있다. 그중 하나가 ‘첫 

단추 원칙’이다. 

첫 단추 원칙은 악성 문제 직원에 대한 첫 조치(첫 단추)의 성패가 추후 펼쳐질 분쟁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기업은 첫 조치에 고도의 자제력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을 해고한 후 노동위원회부터 분쟁이 시작됐다고 해 보자. 해고에 관한 분쟁은 웬만하면 도중에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과의 분쟁은 그 경로를 잘 따르지 않는다. 이들은 끊임없이 패소하더라도 끝내 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

결까지 받는다. 오랜 분쟁에 지친 기업이 합의를 제안해도 거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 쟁점과 무관한 사안으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패소할 때도 그러한데 만약 그 해고가 노동위원회 등에서 한 번이라도 무효로 판단되면 어떨까? 그 이후 기업에는 좀처럼 끝

나지 않는 고단한 분투가 기다리고 있다. 넘고 넘어도 눈앞에 계속 솟아오르는 까마득한 절벽들을 건널 수 있다는 확신 없이 무

한 횡단하는 것과 같다.

이런 예상 가능한 전개를 고려할 때, 기업이 이들 악성 문제 직원에 대한 첫 조치를 관철할 수 있는지는 향후 이들과 벌어질 분

쟁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된다. 

구체적으로 분리 조치, 배치전환, 평가 불이익, 징계 중 첫 조치가 무엇이건 이들은 가처분, 손해배상, 부당징계 구제조치, 진정 

등을 통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상해야 한다. 

이때 기업이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청으로부터 그 첫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관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순간부터 이어

질 후속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니 이제 시간은 기업 편이기 때문이다. 첫 조치 성공은 더 강경한 후속 조치의 튼튼한 발

판이 된다. 퇴사 권유는 설득력이 높아지고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이들이 인사 담당자 교체, 업무 변경 등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즉시 거부할 수 있다. 이들이 진정, 고소 등을 남발하며 전선을 확대해도 첫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해서 쉽게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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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첫 조치 성공을 통해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려면, 기업은 향후 관련 직원의 퇴사 등의 경우에도 입증에 문제가 없도록 

사실관계 파악을 철저히 하고, 첫 조치를 결정할 때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고 온건해야 한다. 

입증이 애매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징계 수위를 통상의 경우보다 한 단계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징계하기 전에 기업에 재량이 상당히 인정돼 정당성을 쉽게 인정받는 대기 발령, 업무 전환, 분리 조치, 저성과자 업무 

개선 프로그램 실행 등 인사조치를 먼저 실행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수신제가 

다음으로 ‘수신제가(修身齊家) 원칙’은 첫 단추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킬 원칙이다. 기강 확립과 질서 회복(치국평천하, 治國
平天下)을 위한 첫 조치에 이르기까지 방어권 보장, 협의 등 절차를 먼저 철저히 지켜 떳떳해야 한다(수신제가, 修身齊家)는 

뜻이다. 

악성 문제 직원들은 첫 조치를 받으면 반성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편견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자기를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지

는 경우가 흔하다. 그 결과, 조사나 징계 과정 절차를 일일이 따지며 조그만 문제도 부풀려 부당성을 문제 삼는다. 

심지어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들을 대거 진정하거나 고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필자가 경험한 사례로, 10명 남짓 되는 작은 조

직에서 절반 이상의 직원이 진정, 고소를 당하거나, 인사 담당자들이 모두 진정을 당하는 바람에 조사를 외부 의뢰할 수밖에 없

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전개는 상식과 기업의 예상을 벗어나지만, 이들로서는 자연스러운 전개다. 옳건 그르건, 본인들의 상황 인식(모두 나를 

해하려 한다), 목표(부당한 압력을 이겨내고 법을 통해 정상을 회복해야 한다), 판단(법은 내 편이다)이 기업과 극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태도는 건전한 조직문화와 같이 설 수 없고, 종국에는 공적 판단으로 부정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 그 부정

이 실현되기 전까지 이는 결과가 불확실한 도전이다.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조사 과정에서 그 직원이 악성 문제 직원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문제 삼을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사와 징계에서 절차 준수는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살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한다.

예컨대 규정 여하를 떠나 노동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변호사 참여를 보장해 주고(단, 사실 규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행 규칙을 미리 정한다), 조사 기일 조정이나 조사 방법 변경 요청에도 최대한 유연하게 응한다. 그동안 조사나 대응조치의 

관행을 살펴 그에 벗어나는 조치는 가급적 피한다. 이런 조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함이다.

퇴사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빌미가 되는 권고사직 권유도 삼간다. 어차피 이들은 권유에 따라 퇴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

다. 조사와 절차 진행 중 이들이 공익신고, 맞신고, 징계위원 기피, 언론 폭로 등 분쟁을 확대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에 

따른다.

결별(訣別), 그리고 속불(內火)

이제 이 원칙이 작용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상습적 괴롭힘 가해자로 확인된 A가 있다. 기업은 장기 분쟁이 일어날 것을 각

오하며 앞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했다.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내린 첫 조치인 정직 2주 징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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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조치 이후 구제불능으로 보였던 A가 뜻밖에도 새로 배치된 부서 직원과 관계에서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 보

자. 

이 경우, 우선 지금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쏟은 기업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말 A가 개선됐다면 그것은 기업의 

정제된 대응이 맺은 순리 대응의 결실이다. 악성 문제 직원일지 모른다는 당초 우려가 사라졌을 뿐이다. 악마화하지 말자. 보험 

가입 후 보험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더 주목할 것은 그 이후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반대의 부정적 전개다. 예컨대, 한동안 잠잠하던 A가 옮겨 간 부서에서도 다시 유

사한 괴롭힘을 시작하는 경우다. 처음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제 A는 처음부터 악성 문제 직원이었을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그때 기업은 새로운 조치를 준비하면서, 다시 앞에 설명한 원칙들에 따라야 한다. 즉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신중한 첫 조치를 

준비하며,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한다. 이미 동일 원칙을 따랐던 첫 대응에 이어지는 이번 새로운 대응은 첫 대응의 올바름 덕분

에 일관성이 있어 더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다. 그리고 더 강력해진다. 

그 이후 닥쳐 올 시간은 기업이 오피스 빌런인 A에게 내리게 될 엄정한 판단의 순도를 시험하고, 정정당당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별(訣別)을 향한 여정일 것이다. 

그 여정에서 기업은 장관을 이루며 활활 타오르는 산불이 아닌, 한순간도 허투루 멈추지 않고 땅속에서 이글거리는 속불(內
火) 같은 결심과 실행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 속불은 억울한 피해자의 상처, 주변 직원들의 의심과 냉소, 흐트러진 기강을 담담

히 태운다. 그리고 그 재가 씻겨 간 뒤 새롭게 단장할 건전한 조직문화의 터를 준비한다.

※ 본 칼럼은 조상욱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94586i

https://vo.la/23EU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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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칼럼

(7)	타는 듯한 현장엔  

그늘 마련해야

김동현 변호사

지구가 끓고 있다. 아직 삼복 더위도 오기 전인데 연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며 말 그대로 

지면 자체가 끓어오르는 듯하다. 최근 몇 년 들어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올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

선다.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더위에 더욱 취약한 곳이 있다. 바로 산업현장이다. 그중에서도 건설현장

은 제조현장이나 서비스현장과 또 다르게 한 줄기 바람 없이 태양이 작열하는 옥외에서 작업이 이어진다. 폭염

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면서 시상 하부에 위

치한 인체의 체온 유지 중추가 기능을 잃어 열을 몸 밖으로 발산하지 못하면서 신체의 다양한 장기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령인 경우에는 더욱 취약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

벌법’)이 적용된다. A시공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B회사 소속 근로자가 최고기온이 33.5

도에 이르고 폭염경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건축물 최상층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A회사의 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목
차

휴식과 그늘진 장소, 식수 비치 의무화

법원은 A회사의 현장소장이 재해자에게 휴식과 이를 위한 그늘진 장소 등을 제공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봤다. 또한 A회사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령상으로 옥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할 의무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

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열사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

의 하나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정하고 있어 

1년에 3명 이상의 종사자가 열사병에 걸릴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때 ‘3명’의 산정

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체 현장을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 2022. 7. 1.).

그렇다면 열사병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는 어떤 조치의무를 정하고 있을까.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donghyunkim23040/kim-donghy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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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

고(제567조제2항), △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제571

조).

2025년 7월 17일부터 △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과 △ 작업 시간대의 조정, △ 적

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의 휴식 부여(제560조) 등의 의무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

도록 하고, 그중에서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 20명 이상(청소 관련 종사자 등 일부 직종이 2명 이상 포함된 경우 10명 이

상 20명 미만도 해당)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총공사금액(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는 그 휴게시설이 적정 온도(섭씨 18~28도)를 비롯한 일정한 크기, 위치, 습도, 조명, 환기 및 식수, 비품 등의 기준을 갖추도

록 정하고 있다(제128조의2).

옥외작업 시 열사병 관리 소홀하면 처벌

위와 같은 규정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위반 시 제재가 따른다. 특히 경영책임자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위험성평

가 등 절차를 통하여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에 열사병의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

행하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본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의무가 지켜지는지 반기마다 점검해야 할 의무도 있다. 경영책임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열사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앞의 A회사 사례처럼 처벌될 수 있다.

새 정부에 들어 ‘막을 수 있었던 중대재해는 엄벌한다’는 정부 방침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열사병은 소정의 조치로 예

방 가능한 중대산업재해이다. 타는 듯한 현장에 마련된 그늘 한 마당이 근로자와 경영책임자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 본 칼럼은 김동현 변호사가 이투데이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이투데이, 2025.07.30. 

https://www.etoday.co.kr/news/view/2487654

https://www.etoday.co.kr/news/view/248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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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변호사

3 노동칼럼

(8)	65세까지 일하세요!  

그런데 월급은 누가 감당하죠?

목
차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했고, 고령

화 속도는 전례 없이 빠르다. 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

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새 정부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사 후 재고용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일본식 고용 연장 방식과 달리, 법정 정년 자체를 상향하는 방식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하지만 정년 연장은 심각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수 기업이 여전히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

승하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임금 구간에 장기간 머무는 고령 

인력이 늘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인건비 민감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수익성 악화, 신규 채용 

축소, 연구개발 투자 위축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과 인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감액 기준 설정과 함께 

직무 재설계, 교육 기회 제공, 업무 강도 조절 등 균형 잡힌 보완책이 병행돼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기업은 이제 ‘근속연수가 보상을 결정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속 기간보다는 직무의 난이도, 성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나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임금 

구조 개편은 초기에는 낯설고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직 

내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 방식의 필요성

고령 인력 증가에 발맞춰 인적자원 관리 방식 자체도 달라져야 한다. 고령 인력이 정년까지 자리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조직 내에서 활용하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적절

한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동시에 젊은 직원들이 고령 인력의 존재로 인해 성장 경로가 막혔다고 느끼지 않도

록 명확한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parkjw/park-jaewo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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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연차 중심의 경직된 수직 승진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과 경력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성장할 수 있는 유

연한 커리어 설계가 필요하다. 단일한 사다리식 경력 경로가 아닌, 복수의 경로와 역할 전환이 가능한 경력 개발 체계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 확대, 생애주기별 리스킬링·업스킬링 체계 구축,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멘

토링·전수 프로그램 도입 등은 고령 인력과 젊은 인력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러한 인사제도와 조직문화의 유연화는 단순히 고령화 대응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조직 문화와 철학의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다. 이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성

과 중심의 유연한 인사 전략을 구축해 나간다면 고령화 사회에서도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칼럼은 박재우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한경 Law&Biz, 2025.07.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73188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7318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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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정

조상욱 변호사가 지난 6월 26일(수)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관한 기업과 인권 액셀러

레이터 3차 워크숍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인권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 조 변호사는 ‘고충처

리 메커니즘의 실제 운영과 유의사항’을 주제로, 고충처리 제도의 실제 운영 사례 중심의 설명하였고 괴

롭힘/차별/성희롱 등 인권침해의 이슈별 조사 및 처리절차, 조사 시 유의사항 및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실무적 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강연하였습니다.

2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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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3

. 노
동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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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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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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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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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01)	조상욱 변호사, UNGC 한국협회 주관 ‘기업과 인권 워크숍’ 강의 진행 (06/26)

(02)	이수정 외국변호사, ‘International Employment Lawyer 여성 리더’에 한국 유일 
선정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세계적인 노동법 전문 매체 International Employment Lawyer(IEL)가 발표

한 ‘Women Leaders 2025’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IEL Women Leaders’는 노동분야 여성 변호사를 대상으로 업계 영향력과 리더십을 평가하는 설문 

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올해는 미국, 영국, 유럽,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39명의 변호사가 선정되었

습니다. 아시아 전체에서는 7명이, 한국에서는 이 변호사 한 명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 변호사는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노동법 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유수의 해외 

법률 매체로부터 우수 변호사로 수차례 선정되는 등 국제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03) 이정우 변호사, 환경안전 임원 리더쉽 세미나 강의 (07/10)

이정우 변호사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한국 RC협의회, 피델리티솔루션과 공동으로 개최한 환경안전 임

원 리더쉽 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정책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해당 세미나에는 주요 화학기업의 경영자 및 환경안전 부분 임원들 3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이 변호사

는 “경영진 차원의 선제적 리스크 점검 체계 마련과 조직적 구조의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주요 쟁점과 사례 중심의 해석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04) 송연창 변호사, 이녹스첨단소재 전 임직원 대상 강의 진행 (06/23-07/14)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6월 23일(월)부터 7월 14일(월)까지 이녹스첨단소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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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의에는 이녹스첨단소재 전 임직원(약 720명)이 참석하였으며 송 변호사는 강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관련 법령, 주요 사례, 개인과 기업의 대응 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강연했습

니다.

(05) 이광선 변호사,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표 (07/17)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7월 17일(목)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입법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설령 사용자 개념을 확대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나 대체근로금지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제한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06) 이정우 변호사, 외국계 의료기기회사 전 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강의 (07/21)

이정우 변호사는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Anti-bribery Training)을 실시하였

습니다. 

이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초로 회사가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하

여 zero-tolerance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개별 직원들이 감당하여야 할 법적 책임, 회사에 미치게 되는 부정

적인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

니다.   

 

(07) 구자형 변호사, 금융투자교육원 HR 담당자 대상 강의 진행 (07/24)

구자형 변호사가 지난 7월 24일(목)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 변호사는 주요 증권사 HR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새정부노동정책, 포괄임금제 및 저성과자 관리 등 금융투자업계의 최

근 관심 주제에 관하여 강연하였습니다.

https://www.yulchon.com/ko/main/main.do

